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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mployees' corresponding types and casual analysis. It proposes th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for improvement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s usability. 

The result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indicate that (1) 91.4 percent of the respondents feel the 

necessity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2) 67.4 percent of the respondents perceive 

tha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useful, (3) employers’ perceptions of the specific 

item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ppears to be low. (4) 35.9 percent of the 

respondents deal with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other ways such as health insurance and car 

insurance. The study ends with discussion of the findings and provides several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applications.

Keywords :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mployees' Corresponding Types to Industrial 

Accident,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the IACI

1. 서 론

  한국안전보건공단(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화와 함께 산업구조가 복잡, 다

양해지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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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최근 산업현장의 재해는 설비의 다양화, 

인적 구성의 복잡성,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이와 같은 산업현장에서 일

어나는 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는 기업의 핵심인

재를 유지하고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법정복

리후생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여부를 통해 

기업의 경영윤리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시금석(試金石)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시민법 체계에서는 산업재

해를 당한 근로자가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

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

행책임을 물어야 했고,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의 위법

성과 과실의 존재, 산업재해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와 같은 입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고, 설혹 필요한 입

증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

용자의 책임은 쉽게 감경되었다. 이와 같은 근로자 보

호에 적절하지 못한 과거 시민법 시대의 재해보상은 

핵심 인재를 유지하고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인적자원인 근로자들의 집단대

응을 야기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실책임주의원칙

을 폐기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마

련되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

되어 있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청구

할 권리를 갖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과실책임원칙

에 의한 보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근로기

준법을 통해 산업재해에 관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확립

하여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의무를 부담시키기는 하였으

나 현실적인 문제로 사용자가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따라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실질적으

로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을 확실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유무에 구애받지 아니하

고 강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고, 사업주

에게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하며 국가가 보험료의 

징수나 보험급여지급 등을 직접 관장하는 사회보험방

식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탄생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탄생 배경을 생

각한다면 모든 산업재해는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처리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험요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시 불이익, 원청업체의 요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압력,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법

정 복리후생제도인 산재보험제도 마저도 제대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산재 은폐로 인해 발생

한 건보재정 손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991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산재의 41.2~83.1%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됐다고 밝혔

다. 이를 바탕으로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손실 규모를 

추정하면 2014~2018년 5년 동안 최대 2조8693억원

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5].

  이러한 산재은폐는 인적자원관리의 기본적 요소인 

직장의 안전과 인적자원의 건강관리 활동이 정상적으

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복리

후생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강화하고 산재은폐에 따른 

노사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적자원관리에 있

어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안정감

을 높임으로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

보험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 활용은 인적자원관리정책

의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채용이나, 보상 등과 

같은 인적자원관리정책들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심리적인 계약(psychological contract)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적자원관리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15].

  그러나 기존 복리후생제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주로 선택적복지제도의 효과성에 관하여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10], [12], [15], [11]), 국내에서도 

복리후생제도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7], 복리후생제도의 조직몰입에 대한 긍정적 영향[7], 

선택적복리후생의 직무만족에 대한 긍정적 영향[6], 복

리후생비가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1] 등을 보여주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복리후생제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실증 연

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비 법

정복리후생제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효과성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어 실제 국내 법정복리후생제도에 관한 

현황 및 효과성 등의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적자원관리 활동 중 법정복리후생

제도인 산재보험제도의 실 수혜자인 근로자들이 산업

재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산재처리 회피 등 

특정한 대응형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하

여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

는 입법적 및 실무적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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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제기

2.1 산재보험제도 현황 및 문제점

  산업재해보상보험(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이하 산재보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

회보험으로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한국에서는 1963

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수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다가, 1989년에 이르러 

산재보험사업의 사무 집행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

고 사업소요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보험재정의 내실을 기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

며, 보험급여의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점차적

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

표적인 법정복리후생제도로 자리매김 하였다.

  매년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산업재

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적용사업장 1,825,2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5,548,423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

가 92,256명이 발생하였고, 재해율은 0.59% 이었다. 

이는 2011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수는 5.01% 증가하였

고, 근로자수는 8.26% 증가 하였으며, 재해자수는 

1.11% 감소하였고, 재해율은 0.06% 포인트 감소하였

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

은 3,851,28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3% 증가하여,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9,256,43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3%가 증가하였으

며, 근로손실일수는 54,520,730일로 전년대비 0.47%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2007)’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원청 노동자보다 2.53배 더 많이 발생한 것으

로 집계됐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조선 산

업 사내하청 산재집중 현황과 대책(2013)’ 에 따르

면, 조선 산업의 재해자수 추이는 2006년 88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에는 532명으로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내하청 소속의 재해자수는 

2001년 257명에서 2003년 339명, 2008년 483명까

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노동

연구원은 “조선 산업의 재해위험 또한 원청에서 사내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사업장 내에서 위험하

고 힘든 일은 원청은 점차 하지 않으면서 이를 사내하

청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종별로 볼 때,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건설

업의 경우에는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전국 건

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파악하여 업체별 환산

재해율을 산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4개의 군(群)으

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즉, 각 군별로 환산재해율이 우

수한 상위 10%는 일체의 지도 감독을 면제하고, 업체

의 환산재해율이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경우는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가점(최고 2점)의 혜택을 부여한

다. 반면에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는 사업주

에게 경고 조치하고, 각종점검 시 우선 선정하여 점검

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평균환산재해율을 초과한 경우

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0점, 건설 산업

기본법상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액 감액(최고 

5%) 등 각종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다.

  이렇게 재해의 책임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가점(최고 2점)의 혜택을 위

해 기업에서는 재해발생 시 적극적인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기 보다는 공상처리, 건강보험, 현금으로 처리하

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

다.)은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정하지 아니하

고 있고, 따라서 산재법에서는 당연히 산재로 처리하여

야 할 업무상 재해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서는 어떤 제재규정이나 조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와 같은 사업주의 산재

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산재은폐

(최근에는 ‘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로서 동법 제72조에 의해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를 유도하

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입는 경영

상의 부담(보험요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산업안

전보건법상의 처벌 및 개선명령에 따른 경제적 부담, 

국가발주 공사참여 제한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산재

처리 기피현상은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계도와 신고센

터, 신고기간 운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

당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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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594,793개소에 종사하는 근

로자 13,489,986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5,806명이 발생(사망 2,422명, 부상 

84,624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8,760명)하였고, 재해율

은 0.71% 이었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2006-2008년 적발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2,335건이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

리할 경우 100%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국민)에게 떠넘기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

생하게 된다. 산재 은폐는 건보재정만 축내는 것이 아

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적절한 보상 등 합

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또 산재 통

계의 왜곡으로 예방과 재활정책 등 산재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산재 은폐

를 잘하는 기업이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으로 둔갑하고, 

보험료를 덜 내는 게 단적인 예다. 건보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산재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근로

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산재 은폐 행위는 근절해야 하

는 것이다.

2.2 산재보험제도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 산재보험제도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김상호(2007)는 국내 산재보험제도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검토한 후 독일과 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

책적 제안을 하였다. 여기서 그는 현행 보험요율 산정

방식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유인

기능이 취약한 점을 지적하였다[2].

  김상호(2010)는 경제적 유인책을 통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 활동 강화를 유인하여 이를 통해 산재 발생

을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여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면 기여와 비용부담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

다고 제시하였다[3].

  홍성호⋅최진우(2010)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

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나 

일부는 발생사실을 은폐하여 건설업체나 현장에서 직

접 보상 하는 ‘공상처리’로 불리는 음성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 산업 

환경 내에서 발생된 재해의 처리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현장참여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재해의 영향과 인식,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도출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였다[9].

  김상호(2011)는 현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취약한 예방기능, 장기재정 불안정 및 취약한 재활기능

을 지적하고 사업주의 예방활동이 강화되도록 업종별 

보험료율과 개별 실적요율의 수지율 산정 방법을 변경

하고, 산재 발생 시 직장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4].

  최근 정재훈⋅박대영⋅오주연(2013)은 사업주의 산

재보험 제도 활용 인식 및 대응유형의 연구에서 사업주 

대상 인터뷰와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산재보험

제도의 인식도 제고와 산재보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원천

적인 산재보험 처리기피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산재보

험에 대한 조사지연, 자료제출거부, 날인거부 등의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 날인제도는 존

치시키되, 사업주의 특별한 이유 없는 날인거부에 대해

서는 해당 사업장의 보험수지율 산정에 있어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지도점검 사업장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사업주의 사업주날인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장

치를 만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재를 은폐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주 교육과 연계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개별 실적요율 수지율 산

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영하여 산재보험 

요율을 인상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8]. 그러

나 이러한 최근 연구에서도 실제 산재보험제도의 수혜

자인 근로자들의 인식, 재해 발생 시 대응유형 및 활용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2.3 연구문제 제기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관

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

구들은 주로 해외 산재보험제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방법에 치중

되어 있다. 산재보험제도 활용성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실제 산재보험의 수혜자인 근로자들의 의견과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나 이러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파

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에서 산재보험의 직접적 수혜

자인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제도의 대응 유형 및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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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산재보험의 현황을 분석하고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산재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

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RQ 1: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RQ 2: 근로자들의 현재 및 향후 재해(사고 및 질병) 

발생 시 대응 유형 및 그 원인은 무엇인가?

RQ 3: 산재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실무적 대안은 무엇인가? 

3. 조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

식도, 재해 발생 시 대응유형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산재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적,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선행조사로서 산재보험제도

에 대한 입법적, 실무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

장에서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공인

노무사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2013

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다.

  2011년 기준 수도권지역에 분포된 재해자는 45,229

명으로 전체 재해자 93,292명 중 총 48.5%를 차지하

고 있다(한국안전보건공단, 각 년도).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도권 지

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서

울 가산디지털단지, 경기도 안산반월공단 지역, 인천의 

남동공단 지역에 설문조사 항목 내용을 이해하는 조사

원을 파견하여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88부

가 회수 되었다. 이 중 작성내용에 누락이 있는 등 불

완전한 10부를 제외하고 47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16일부터 2013년 10월 27

일까지(6주)이다. 설문조사는 5점 척도, 예/아니요 선

택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도구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17.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조사 내용은 정재훈⋅박대영⋅오주연(2013)

의 연구, 공인노무사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자

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사항목은 근로

자들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필요성 및 유용성), 

업무상 재해 경험 관련, 산재보험활용을 위한 중요사

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종사하는 업종 및 고용형태 등

으로 구성된다. 본 설문지의 항목들은 산재보험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3명을 대상으로 사전 실

시, 수정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인터뷰결과

  인터뷰는 인터뷰를 수락한 공인노무사가 근무하는 

인천광역시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재해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표를 토대로 최초 요양신청 사건에 국한하여 

사건을 수임 받은 재해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

식정도, 재해근로자들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업주와 접촉하였을 때 사업주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

이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였는바,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방문하는 재해근로자들

도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니

어도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식(지식)

을 가지고 오고 있는 추세라는 점과 대부분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지식을 직장 동료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해근로자들이 

산재처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회사와의 관

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는 점과 회사와의 관계라

는 것은 결국 본인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것

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가 공인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라는 점에서 회사가 산재처리에 반대하는 입

장에 서게 되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근무관련 

자료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 된 자료를 제공할 것인지

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공인노무사가 사건 수임 후 사건 해결을 위해 사업장

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접촉할 때 사업주의 반응에 대

해서 가장 흔한 반응이 재해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문제

를 거론하며 산재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고, 두 번째가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과 관행을 이유로 

산재처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례, 마지막으로 업

무상재해에 대해서 잘못인식하고 있어서 또는 회사가 

판단컨대 업무상재해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

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적용의 실효성 제고방안 : 근로자의 재해대응유형 및 원인분석을 중심으로

정 재 훈·박 대 영·오 주 연                                                                                                     

220

4.2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

자 중 남성이 70.7%(338명), 여성 29.3%(140명)으

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전체응답자 중 60대이상이 

2.3%(11명), 50대가 40.2%(192명), 다음은 40대 

27.2%(130명), 30대가 18.6%(89명), 20대가 

11.7%(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체 응답자(478명) 중 고졸 52.3%(250명), 

대졸 28.4%(136명), 중졸이하 15.7%(75명), 대학원

졸 이상 3.6%(17명) 순으로,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있어서 기혼이 74.1%(354명), 미혼은 

25.9%(124명)로 나타났다.

  월 평균수입은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0.1%(144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200만원 이

상~250만원미만 21.1%(101명), 100만원 이상~150

만원미만 20.1%(96명),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9%(57명),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6.7%(32

명),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4%(16명), 100

만원 미만 3.8%(18명), 500만원 이상 2.9%(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총 근무 연수는 근무 연수 10년 이상이 

53.4%(255명)로 가장 많고, 7년 이상~10년 미만 

17.8%(85명), 5년 이상~7년 미만 12.1%(58명), 3년 

미만 8.8%(42명), 3년 이상~5년 미만 7.9%(38명)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직장 및 고용형태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

로는 경기가 36.1%(174명)로 가장 많았고, 인천 

33.6%(162명), 서울 30.3%(146명)순이었으며, 업종

별로는 제조업이 40.6%(194명)로 가장 많았으며, 건

설업 22.2%(106명), 판매서비스업 13.0%(62명), 위

생(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건물관리, 교육서비스, 보

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10.2%(49명), 운수업 

7.1%(34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6.9%(33명)이 있

으며 기타 항목으로는 공공기관, 컨설팅, 부동산 서비

스, IT업체 등이 있었다.

  사업장의 종업원 수로는 50명 미만이 36.2%(173

명)로 가장 많았으며, 50명 이상~100명 미만 

29.5%(141명), 100명 이상~200명 미만 14.8%(71

명), 300명 이상 10.7%(51명),  200명 이상~300명 

미만 8.8%(42명) 순이었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 59.0%(282명), 비정규직 

41.0%(196명)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의 필요도에 있어 전체 응답자(478명) 중 

반드시 필요하다가 66.5%(318명)로 가장 많았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 24.9%(119명), 보통이다 

7.8%(37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 0.8%(4명), 전혀 필

요하지 않다 0%(0명)로 나타나,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91.4%(437명)가 산재보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산재보험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매우 유

용하다가 42.9%(205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유

용하다 24.5%(117명), 보통이다 21.3%(102명), 별

로 유용하지 않다 8.6%(41명), 전혀 유용하지 않다 

13.0%(2.7명) 순으로 나타나, 산재보험의 유용성에 대

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7.4%(322명)가 유용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Need and Usefulnes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전혀 

필요하

지 않다

별로 

필요하

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필요

하다

반드시 

필요

하다

합계

필

요

성

빈도 0 4 37 119 318 478

비율 0.0 0.8 7.8 24.9 66.5
100.

0

유

용

성

빈도 13 41 102 117 205 478

비율 2.7 8.6 21.3 24.5 42.9
100.

0

  산재보험을 들어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인식경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직장 동료들을 통해’가 

33.9%(2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교육을  

통해 24.3%(159명), TV를 통해 14.8%(97명), 인터

넷을 통해 10.7%(70명), 신문을 통해 7.2%(47명), 

라디오를 통해 1.5%(10명), 잡지를 통해 0.6%(4명),  

기타 7.0%(46명)로 나타났으며 기타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직접 경험해서(46명), 지인을 통해서 등이 있

었다(<Table 2> 참조). 



J. Korea Saf. Manag. Sci. Vol. 16 No. 4 December 2014                                       ISSN 1229-6783(Print)

http://dx.doi.org/10.12812/ksms.2014.16.4.215                                                     ISSN 2288-1484(Online)
                                                                                               

221

<Table 2>  The Perception Route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구분 빈도(명) 비율(%)

직장동료들을 통해 222 33.9

직장 내 교육을 통해 159 24.3

TV를 통해 97 14.8

라디오를 통해 10 1.5

신문을 통해 47 7.2

잡지를 통해 4 0.6

인터넷을 통해 70 10.7

기타 46 7.0

합계 496 100.0

* plural response

  산재보험제도의 구체적 내용별(산재보험제도의 적용 

사업장 범위, 산재보험제도의 보상 항목, 산재보험제도

의 보험요율, 산재보험 대상 재해 및 질병범위, 산재보

험 처리 절차) 인식정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적용사

업장 범위인식에 대한 결과는 ‘보통이다’에 응답한 

사람이 29.1%(139명)로 가장 많았으며, ‘별로 알지 

못한다’ 26.6%(127명), ‘약간 알고 있다’ 

25.5%(122명), ‘전혀 알지 못한다’ 11.7%(56명), 

‘아주 잘 알고 있다’ 7.1%(3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적용사업장 범위 인식정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아주 

잘 알고 있다, 약간 알고 있다)을 한 사람이 32.6%으

로 나타나서 과반수이상이 적용 사업장 범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제도의 보

상 항목 인식정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한 사람이 

31.4%으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의 응답자가 산재보험제

도의 보상항목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산재보험제도의 보험요율 인식정도에 대한 긍

정적 답변을 한 사람이 17.7%으로 나타나 과반수이상

이 보험요율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제도의 재해 및 질병범위 인식정

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한 사람이 22.6%으로 나타

나 재해 및 질병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제도의 처리절차에 있어 ‘별로 알지 못한

다가’ 31.4%(150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31.0%(148명), ‘전혀 알지 못한다’ 16.7%(80명), 

‘약간 알고 있다’ 15.5%(74명), ‘아주 잘 알고 있

다’ 5.4%(26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정도

(48.1%)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478명)에 대해 업무 수행 중 최근 3년

간 재해경험 횟수에 대해 설문한 결과 ‘경험이 없다’ 

45.0%(215명), ‘1~2번’ 43.1%(206명), ‘3~4

번’ 10.7%(51명), ‘5번 이상’ 1.2%(6명)로 나타

났다.

<Table 3>  The Perception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
이다

약간 
알고 
있다

아주 
잘 

알고 
있다

합계

범 
위

빈도 56 127 139 122 34 478
비율 11.7 26.6 29.1 25.5 7.1 100.0

보상
항목

빈도 55 132 141 120 30 478
비율 11.5 27.6 29.5 25.1 6.3 100.0

보험
요율

빈도 114 137 142 58 27 478
비율 23.9 28.7 29.7 12.1 5.6 100.0

재해
질병
범위

빈도 85 143 142 86 22 478

비율 17.8 29.9 29.7 18.0 4.6 100.0

처리
절차

빈도 80 150 148 74 26 478
비율 16.7 31.4 31.0 15.5 5.4 100.0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시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산재보험처리가 64.1%(186명)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

보험처리가 9.3%(27명), 공상처리가 9.0%(26명), 자

동차보험처리가 7.9%(23명), 가입된 민간 상해보험 

처리 5.2%(15명), 현금처리 3.1%(9명) 순으로 나타

났으며 기타가 1.4%(4명)로 기타 항목으로는 처리방

법의 미정 등의 응답이 나왔다.

<Table 4> Processing Methods in the Past

 구분 빈도(명) 비율(%)

산재보험처리 186 64.1
공상처리 26 9.0
건강보험처리 27 9.3
가입된 민간 상해보험 처리 15 5.2
자동차보험처리 23 7.9
현금처리 9 3.1
기타 4 1.4
합계 290 100.0

* plural response

  기왕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처리방법을 보면 업무상 

재해임에도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경

우가 35.9%로 나타났으며, 다른 방법을 선택한 이유로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 (38.5%)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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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 방식’(22.1%), ‘원청업체의 

요구’(14.4%), ‘보험요율 인상우려’(8.6%), ‘PQ 

가점취득’(1.0%)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Reason Why they

choose Other ways

 구분 빈도(명) 비율(%)
보험요율 인상 우려 9 8.7
PQ(Pre-Qualification: 

사전심사) 가점 취득
1 1.0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 방식 23 22.1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 40 38.5
원청 업체의 요구 15 14.4
기타 16 15.4

합계 104 100.0

* plural response

  향후 재해(사고 및 질병)를 가정하여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산재보험처리가 

50.7%(385명)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처리 

18.6%(141명), 가입된 민간 상해보험 처리 

16.2%(123명), 자동차보험처리 4.7%(36명), 현금처

리 4.6%(35명), 공상처리 4.6%(35명), 기타 0.6%(5

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회사와 상의’, ‘사

고정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의 내용으로 나

타났다.

<Table 6> Processing Methods in the Future

 구분 빈도(명) 비율(%)

산재보험처리 385 50.7
공상처리 35 4.6
건강보험처리 141 18.6
가입된 민간 상해보험 처리 123 16.2
자동차보험처리 36 4.7
현금처리 35 4.6
기타 5 0.6

합계 760 100.0

* plural response

  <Table 7>에서 재해의 강도나 요양기간에 관계없

이1) 향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특정한 처리 방법을 

택한 배경(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산재보험제도의 적극

적 활용이 60.7%(354명)로 가장 많았으며, 불편한 청

구 절차 및 심사방식 14.1%(82명),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 11.5%(67명), 보험요율 인상 우려 

4.8%(28명), 원청 업체의 요구 3.2%(19명), PQ 가점 

취득 0.5%(3명) 순이었으며, 기타 5.1%(30명)로 나

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회사 방침’ 등의 응답이 있

었다. 

<Table 7> The Reason for Choosing 

Processing Methods in the Future

 구분 빈도(명) 비율(%)

산재보험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354 60.7
산재보험요율인상 우려 28 4.8
PQ 가점 취득 3 0.5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방식 82 14.1
회사 내부인사상 불이익 우려 67 11.5
원청업체의 요구 19 3.3

기타 30 5.1
합계 583 100.0

* plural response

  산재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산

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가 34.7%(166명)로 가장 

많았으며, 청구절차간소화 24.9%(119명), 현행보험요

율(메뉴얼요율제도) 체계 개선 13.6%(65명), 예방요

율제도 도입 8.8%(42명), PQ항목 및 가점 방식의 조

정 6.5%(31명), 개별실적요율제도 대상의 확대 

5.7%(27명), 재해율 산정에 근로자과실로 인한 재해

반영 3.1%(15명), 기타 2.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으로는 원직 복귀 등이 있었다.

  산재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해야 할 사람이나 기관이 누구인지를 설문한 결

과 ‘관리·감독기관’이 38.5%(184명)로 가장 많았

으며, 사용자 37.9%(181명), 근로자 22.0%(105명), 

기타 0.6%(3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있었다.

5. 맺음말: 토론과 연구함의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

고 그로부터 시사되는 함의를 결론으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3항은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서 3일이내의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산재처리 자체를 배제하고 있으나 설문에서

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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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1.4%(437명)가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재보험제

도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7.4%(322

명)가 유용하다고 평가하여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도와 비교하면 다소 낮게 나타났다(<Table 1> 참조). 

이와 같은 필요성과 유용성간의 차이는 근로자들이 인

식하는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비하여 현 산재보험 제도

가 실제 활용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산재보험을 들어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인식

경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직장 동료들을 통해’가 

33.9%(2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관리자를 

통해’가 24.3%(159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산재보험에 대한 대 국민 홍보수단으로서 직장 

내 교육을 통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과 일반 매

체로서는 tv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다른 매체에 비

하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참조).

  셋째, 기왕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처리방법을 

보면 업무상 재해임에도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

로 처리한 경우가 35.9%로 나타났으며, 다른 방법을 

선택한 이유로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 

(38.5%)와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 방

식’(22.1%), ‘원청업체의 요구’(14.4%), ‘보험요

율 인상우려’(8.6%), ‘PQ 가점취득’(1.0%) 등으

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그 중 사업주와 관련된 

‘보험요율인상 우려’, ‘PQ 가점 취득’, ‘원청업

체의 요구’ 등을 제외하면, 산재보험의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방식’을 그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의 가장 높은 비율(22.1%)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에서,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처리과정에 대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응답은 정재훈⋅
박대영⋅오주연(2013)의 연구에서 사업주의 산재보험 

처리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이상

이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

면, 실제 처리과정이 어렵다기 보다는 처리과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한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회사 내

부 인사상 불이익)이거나, 재해근로자가 걱정하거나 책

임질 사항이 아니거나(보험요율 인상우려), 사실과 다

르게 인식함으로서 생긴 문제(불편한 청구절차) 때문

에 산재처리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산재처리

가 자신의 권리사항이라는 현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데서 오는 측면이 많아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

과 홍보가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산재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34.7%)가 가장 많았다. 

이는 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용 사업장에 범위를 확

대한다는 의미 보다는 적용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범

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절차간소화(24.9%)는 실제 

청구절차가 복잡하여서라기보다는 사업주를 통한 산재

신청으로 인식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청구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나온 응답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산재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누가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응답근로자

들의 76.4%는 관리감독 기관과 사업주를 꼽았다. 이점

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본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이유로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방식, 인사상의 불이익, 보험

요율 인상 우려, PQ 가점 취득 등으로 답변하고 있는 

이유를 고려하면, 사업주의 인식 전환과 사업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인터뷰와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산

재보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들

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과 산재보험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및 실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5.1 산재보험 인식도 제고 방안

  첫째,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

의 확대와 강화 방안으로 설문조사결과 드러난 바와 

같이 직장 내 교육과 tv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제안

한다.  ‘산재보험제도의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조사

에서 잘 모른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79.1%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왕에 산재 발생 시 산재처리가 아닌 다른 처

리방식을 택한 이유로는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 (38.5%)와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 방

식’(22.1%),  ‘보험요율 인상우려’(8.7%) 등이 대

부분(69.3%)으로 나타나고 있다(<Table 5> 참조). 

이런 점은 결국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구

체적 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산재보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산재보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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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맡은 근로복지공단은 일반인을 상대로는 TV를 

통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업

장에서의 교육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적극적이

고 구체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고

자 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확인도장이 필요한 것으

로 인식하여 산재신청을 주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사용자가 확인을 거부하는 구체

적인 사유를 적시하면 사용자의 날인 없이 신청할 수

가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시킴으로써 절차상의 

불편함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이고, 산재보험 처리절차와 산재은폐를 밝혀내는 과정, 

사업주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미 이행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 산재처리를 이유로 한 인사 상 불이익을 구제받

을 수 있는 질차 등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산재보험제도의 활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산재보험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방안

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교육은 기존의 사업주

가 소속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내 안전. 보건교육

(규칙 제33조제1항 관련)’에 교육의 내용을 규정한 

시행규칙 별표 8의2를2) 개정하고 교육내용에 산업재

해 처리절차와 결정과정, 산재인정범위와 보상범위, 사

업주의 산업재해 보고의무 미 이행에 대한 조치기준 

등을 포함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 내에서 근

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5.2 산재보험의 활용성 제고 방안

  산재보험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필연적으로 

노사의 산재보험에 대한 대응유형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설문조사결과 근로자가 산재

보험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하는 

사업주로부터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부담하는 비용 보다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경영상

의 비용이 더 크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과 그러한 제도

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산재보험의 활용성 제고 방

안을 검토하는데 불가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

해 및 중대 산업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와 산재예방지도차원에서의 조치에 대해 검토하지 않

을 수 없고,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발생보고

제도 및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명단 공표 제도, 산

업재해 다발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만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이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스스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향후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

험으로 처리하겠다는 비율이 높고, 그 이유를 ‘산재보

험제도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에 절반을 넘는

(60.7%)근로자가 응답하고 있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이에 대한 구체적 홍보방안은 앞에서 살펴본 인식

도 제고 방안을 참고하여 시행하되, 이 경우 산재신청

을 기피하는 사용자의 산재신청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

익은 명백히 부당한 인사 조치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향후 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이유로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방식 (14.1%),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 (11.5%), 보험요율 인상 우

려(4.8%),  PQ 가점 취득(0.5%) 등이 있다는 것은

<Table 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산재

보험제도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서 

이는 실제 산재보험의 처리 절차나 과정이 어렵다기 

보다는 어렵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앞에서 살펴본 꾸준한 홍보와 교육

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근

로복지공단의 명칭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공

단’, ‘고용지원센터’ 등과 같이 명칭만으로 수행하

는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공단’ 

또는 ‘산재고용보험공단’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업무와 재활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

칭변경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근

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복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산업안전ᆞ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개정 2012.1.26>, 별표 8의2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주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

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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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재활업무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근

거한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

해서 현재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 탑재된 요양신청 

절차 중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부분이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 요양승인 여부 결정 통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행절차를 설명하는 

방식(사안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과 형식, 제출된 서류

를 확인하기 위한 출석 또는 현장 출장조사 등의 요건

과 소요되는 기일, 처리 과정별 기준 처리기간 등)으로 

보완하고, 재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산재처리 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산재

처리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쉽

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반드시 병원을 

거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원에서 재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 주

는 주지의무 및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환자에 대한 보

고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이 산재보험조합과 의사협회의 계약에 의해 산재

보험조합에서 위임한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산재환자

에 대한 보고의무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입장에서 보

면 산재보험 대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되므로 의사

를 통해 건강보험 대상인지, 산재보험 대상인지를 신고

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으

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재지정병

원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산재지정병원 조치기준에 ‘산재지정병원 전문의

는 재해 근로자에 대해 산재처리 여부에 대한 주지의

무 및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환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

담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산재보험 활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누가 주체적으

로 나서야 하는가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관리·감독

기관’이 38.5%(184명)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자 

37.9%(181명)) 산재보험으로의 처리 기피의 대다수 

이유와 그를 시정할 수 있는 주요한 역할 담당자가 사

용자임을 알 수 있고, 기존 연구에서 사업주가 산재보

험 처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 부담 증가

라고 응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보

험요율 특례의 적용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재

해의 경우 수지율 산정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인상률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실무에서 수지율 산정에 있어 산재보험의 특성상 과

실여부를 개입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높여주고(예

를 들어 산정된 증감률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고), 근

로자의 중과실 또는 사업주의 책임 없는 재해(사업장 

밖에서의 교통사고 등)로 인한 경우에는 수지율 산정

에 가중치를 낮추어 주는(산정된 증감률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재해에 부

과한 가중치만큼 낮추어 부과)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현재 감독기관이 사업장 점검 또는 

감독 대상사업장 선정 시에 재해 건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재해에 사업주의 책임 없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책임 있는 귀책으로 인한 재해 등에 

대해서도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산재예

방지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처리 기피(사업주의 산

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100만 원 이

하 과태료 부과로 정하고 있는 처벌수위의 강화와 아

울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와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주 교육과 연계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앞에서 살펴

본 개별실적요율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

식으로 반영하여 산재보험 요율을 인상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5.3 연구의 기여와 한계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와 정책적 대안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목소

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청취하는 현업 노무사들의 인터

뷰를 통하여 산재보험 수혜자인 근로자들의 법정복리후

생제도인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산재사고 발생 

시 대응유형을 파악한 탐색적 연구의 시도라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제시한 정책적, 실무적 

방안은 산재보험제도의 인식도 제고와 산재보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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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

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산재

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유형을 파악한 탐색적 연

구의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별, 

사업장 규모별 등의 특성별로 구체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산업별로 산재보험

의 보험요율 및 산재사고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

의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내실 있는 대

안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여전히 사업주들의 산재은폐가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주들이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원

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제도 악용

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이고, 그로 인해 산

재보험 활용도 제고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재보험의 인식 및 대응유

형의 차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대

안을 제시한다면, 산재보험 적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

는 보다 유용한 정책적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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